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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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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공론화에 앞장서 온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4월 가해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
https://www.hani.co.kr/arti/JOURNALIST/8631a959


Copyright © The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청은 학교명 등 주요 정보를 가린 채 정보공개에 응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체는 승소 뒤 각

시도교육청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충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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